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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diological Emergency Act in Korea has been revised since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but the controversy over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has not been resolved. Moreover, as the number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increases, nuclear disaster preparedness becomes even more difficult. The ob-
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The main issues of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were found to include inconsistency in the scope of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s,
lack of cooperation system, shortage of personnel and budget for radiological emergency plan, controversy 
on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 evacuation planning, and lack of education and drill for the disaster response.
The current plan needs to be improved in terms of evacuation scenario, education and drill, and preparation
for shelter and relief items, considering the differentiated needs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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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능 방재법을 개

정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개선 

조치를 취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

다. 특히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

한 뒤 방사능 방재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

아졌다. 탈핵운동진영이 월성 1~4호기의 조기 폐로를 

요구하며 방사능 방재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CRRDE, 2017.03.03). 

이처럼 방사능 방재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충분

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료와 기술전문가

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위험인식을 ‘비과학

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Kang, 2012). 연장

선상에서 이들은 방사능 방재 계획의 재개정 요구를 지

나친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법 또한 

간단하다. 즉 과학적, 객관적 지식이 정확히 전달되고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

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은 합리적으로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나아

가 시민들의 현장경험과 현장지식은 재난 대비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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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거나 재난 발생 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Lee, 2014). 관료주의적 절

차에 얽매여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는 사이 시민들이 주

도적으로 초기 재난 대응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로 인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제기를 폭넓게 수용하

고 정부 관료와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가 다같이 해결

책을 모색하는 협력적 재난 거버넌스(collaborative 

disaster governance)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

다(Lee, 2014; Tierney, 2012). 방사능 방재 계획을 둘

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도 여기

에 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재난 계획은 

제 역할을 못할뿐더러 경우에 따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복합재난의 가

능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의 재난은 기후변화와 신기술,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적, 기술적, 자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예상

치 못한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Hur & 

Lee, 2014). 특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재난은 그 

자체로 핵심 인프라 시설에 심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

큼 재난의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재난의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복합재난을 촉발하는 요인 중에서 눈여겨봐야할 것 

중 하나는 고령화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른 재

난 취약자(disaster vulnerable people)의 증가이다. 

재난 취약자의 증가로 인해 재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취약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여 재난 계획의 정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한국은 2017년 65세 이

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의 재난 취약자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 

재난 대응, 복구 과정에서 고령화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잘 드

러난다. 예컨대, 60대 이상의 고령층, 특히 시설에 입

소한 취약한 고령층은 재난 대응 역량이 떨어져 재난 

당시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

생되었다(Nemoto & Ariga, 2014; Yasumura, et. al., 

2013).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었던 후타바 병

원의 사례는 방사능재난과 고령화가 결합해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참사의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Hankyoreh, 2014.05.29).

그동안 국내에서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한 연구는 제

한적으로 이뤄져왔다(Bang, et. al., 2007; Eun, 2011; 

Kim, 2016; Kim, et. al., 2014; Lee, 2013). 특히 개

정된 방사능 방재 계획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자의 대피, 

소개1) 계획을 검토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Eun(2011)

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 다양한 대피 모델 및 

장기적인 주민보호조치의 필요성 등 기존의 방사능 방

재 계획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지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일시거주자를 대상으로 방

사능 방재 계획의 적절성을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 

역시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에 이뤄졌다(Bang, 

et. al., 2007).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한 지방정부 차원

의 대응 연구는 방사능 방재 계획의 개편 과정을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어떻게 민주성, 효율성과 충돌하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

이 맞춰져있다(Kim, 2016; Kim, et. al., 2014). 요컨

대, 개정된 방사능 방재 계획의 쟁점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고,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개선 방안은 거의 논의

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재난 취약자에 초점을 맞춰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민 보호조치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난 취약자의 특성을 고령

층을 사례로 하여 정리하고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재

1) 소개(evacuation)는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주택 내에 머물며 외출을 자제하는 

옥내대피(sheltering)와 구분된다. 하지만 ‘주민 대피’와 같은 표현이 옥내대피와 소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소개와 대피를 구분해야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대피를 소개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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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방사능 방재 계획의 현

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 뒤, 재난 취약자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 계획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본다.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재난 취약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

지만 재난 취약자에 대한 정의가 명료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다(Hwang, 2015; Kim, et. al., 2014; Kim, et. 

al., 2012; Lee, 2016; Sim, et. al., 2010; Song, 

2015). 하지만 대체로 신체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

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

워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재난 취약자로 규

정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재난 취약자의 범위는 영

유아 및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여성, 반려동물 양육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재난 취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까닭은 무엇보

다 낮은 재난 대응 역량으로 인해 재난 취약자가 상대적

으로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

로 동일본 대지진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폭염 등 다양

한 재난 사례는 노인과 같은 재난 취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Bensen, 

2007; Junko, 2012; Lee, et. al., 2014; Nemoto & 

Ariga, 2014; Yasumura, et. al., 2013). 

이처럼 재난 취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다차원적이다. 즉 신체적 기능 및 인지 능력의 저하, 심

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재난 취약성에 복합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가 좋은 예다. 우선 고령

층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신속한 이동, 대피가 어

렵다(Chung & Ki, 2008; Frenandez, et. al., 2002; 

Kim, et. al., 2014).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단

순히 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각, 청

각 등 인지 기능, 언어적 지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포괄한다. 다시 말해 재난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어

려워지기 때문에 고령층은 재난에 취약해진다. 둘째, 

고령층의 사회심리적 특성도 재난 대응에 영향을 미친

다. 특히 고령층은 재난 대피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도 대피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Fernandez, et. al., 2002; Ngo, 2001). 고령층은 정

보나 이동 능력의 부족 때문뿐만이 아니라 대피에 따른 

재정적 부담, 기존 재난 경험과 장소 애착감 등으로 인

해 긴급 상황에서 대피를 주저할 수 있다. 일례로 후쿠

시마 사고 이후 일부 노인들은 방사능 피폭보다 이주로 

인해 자신이 살아온 장소, 키워온 가축 등과 단절되는 

것을 더 우려했다(Sumimoto, et. al., 2012: 630). 이

들에게는 20년 뒤의 암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셋째,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은 대응 수단을 제한한다

(Kim & Lim, 2015; Kim, et. al., 2014; Lee, et. al., 

2014). 폭염, 한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

는 에너지 빈곤층이 고령층에 집중된 것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경제

적인 측면에서 재난 취약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적

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는 재난 대비 및 대응 

과정뿐만 아니라 재난 복구 과정에서도 다각도로 고려

되어야한다. 다시 고령자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노인

의 상당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Fernandez, et. 

al., 2002; Johnson, et. al., 2014). 따라서 재난 복구

가 장기화될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재난 초기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의료

시설의 이용이 제약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재난

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일상

생활의 파괴 등은 만성질환의 관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

문이다. 둘째, 대피소나 임시거주시설, 구호 물품 등에 

있어서 고령층의 차별화된 필요를 감안해야한다

(Johnson, et. al., 2014; Nemoto & Ariga, 2014; 

Sorensen & Sorensen, 2007; Yasumura, et. al., 

2013). 예컨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을 고려해 

대피소나 임시 거주시설은 무장애설계(barrie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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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시설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음식, 냉

난방, 목욕, 수면 등의 측면에서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 피해에 대한 고령층의 시

각이 다른 연령층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은 재난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심리

적 피해로부터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빠른 데 반해 경제

적, 신체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회복

도 더딘 편이다(Fernandez, et. al., 2002; Johnson, 

et. al., 2014; Ngo, 2001). 고령층은 유사한 재난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의무와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

게 부여되는 만큼 심리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신체적 회복의 속도도 느리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고령자와 같은 재난 취약자의 재난 경험은 성인 남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난 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2.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재난의 특성

방사능 오염의 피해는 비가시적이고 불확실성이 높

으며 장기간 지속된다. 즉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피해

는 감각기관을 통해 즉각 인지할 수 없다. 또한 체르노

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방사

능 오염이 일어난 지역은 제염 등을 실시한다 해도 단시

일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다. 피해의 불확실성과 장기지

속성으로 인해 방사능 재난은 대피, 복구 과정에서 고

려해야할 특수성이 존재한다.

첫째,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대피 결

정이 이뤄진 지역 밖에서 자발적으로 대피하는, 이른바 

그림자 대피(shadow evacuation) 문제가 대두된다. 

재난 상황에서 한 개인이 대피 결정을 내릴 때 성, 연령,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눈여겨볼 

점은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대피 확률이 높아지고, 대피

는 가족, 지인과 상황 판단을 공유하며 가족 단위로 이뤄

지는 사회적 과정이라는 점이다(Sorensen & Sorensen, 

2007; Riad, et. al., 2001). 재난 피해에 대한 인식에 

따라 대피의 양상은 다르며 공식적인 대피 권고를 따르

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방사능 재난의 경우 공식적인 대

피 권고를 따르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공식적인 대피 

지역 밖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피할 가

능성 또한 크다(Cutter & Barnes, 1982; Greenpeace, 

2013; Zeigler & Johnson, 1984). 방사능 재난은 재앙

의 이미지가 강하고 암 발병, 세대 이전 가능성 등 피해

의 불확실성이 높아서 다른 재난보다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가족은 

가족 간의 결합을 고려하여 대피 경로를 잡고 공식적인 

대피 장소가 아닌 곳으로 대피하기도 한다(Sorensen & 

Sorensen, 2007: 197; Zeigler & Johnson, 1984). 따

라서 방사능 재난이 일어날 경우 그림자 대피로 인한 

교통 체증, 대피 시간의 증가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방사능 재난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만큼 장기적

인 주민 대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후쿠

시마 사고 이후 피해 주민들의 대피 기간이 장기화되면

서 생필품 부족,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실업 등 다양

한 문제가 발생했다(Eun, 2011: 69; Junko, 2012). 특

히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가 집중된 곳은 고령화가 진행

되어 상당수의 대피자들이 고령자인 지역이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노인들은 대피 기간 중 신체활동이 줄어들

면서 건강 및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Junko, 2012: 244-245). 가족이 흩어지면서 노인들

이 홀로 남겨지는 일도 늘어났다. 임시 거주가 수년 간 

지속되면서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일상적 교류가 줄어

든 것도 문제였다. 소모임 활동 등 임시 거주 지역에서 

대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지만 

고령의 피해 주민 상당수는 공동체 파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Junko, 2012: 251-252; Sumimoto, 

et. al., 2012). 또한 영구 귀환의 시점을 결정하는 방사

능 노출 기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장기간의 복구 기간 내내 사회적 

갈등이 뒤따른다(Kim, 2015). 재난 발생의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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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송, 피해 복구의 지연,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협력적 관계가 늘어나는 치유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가 아닌 갈등적 관계가 늘어나는 침식된 

공동체(corrosive community)가 보편화되는 것이다

(Picou, et. al., 2004; Tierney, 2007: 510-513). 되

돌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아예 사라지기도 하는 만

큼 방사능 방재 계획은 물리적 복원과 더불어 사회적 

재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방사능 방재 계획을 둘러싼 논쟁을 주민보

호조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시민참여에 기초한 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만큼 시민사회

진영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중요하다. 그중 주민보호조치

는 시민단체의 주된 비판의 표적이자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1차적인 문제이다. 이로 인해 주민보호계획이 신

뢰를 상실하면 재난 계획 전반이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주민보호조치에 초점을 

맞춰 방사능 방재 계획의 쟁점을 분석하고, 원전 시설

에 대한 기술적 조치, 환경 방사능 감시 등 기술적 조치

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또한 방사능 방재 계획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고령사회, 다문화사회 등 

복합적인 사회변동으로 인해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보호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재난 취

약자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논문

에서는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를 신체적, 인지

적,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한 뒤 방사능 

방재 계획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논의의 범

위를 좁히기 위해 고령자를 중심으로 재난 취약자의 차

별화된 필요를 논의한다.

분석 자료는 1차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환경단체가 발행한 문헌자료와 신문기사 등을 이

용했다. 지역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한 검토는 주로 울

주군과 경주시를 사례로 했는데, 다른 지역의 방사능 

방재 계획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

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지역 방사능 방재 

계획과 행동조치 매뉴얼이 아예 공개되지 않고 있다

(Busan Ilbo, 2017.01.08b). 아울러 방사능 방재 계획

을 둘러싼 논쟁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탈핵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탈핵운동진

영 내에서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제기되어온 만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병행한 것이 쟁

점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2) 포커

스 그룹 인터뷰 자료는 탈핵에너지전환시민사회 로드

맵 연구팀이 2016년 12월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진행

한 인터뷰에 참여해서 확보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주제가 방사능 방재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되

었다.3) 

Ⅲ. 방사능 방재 계획의 쟁점: 주민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1. 방사능 방재 계획의 현황

방사능 방재 계획은 2003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 방재법)이 제정되

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

역의 범위, 방재 훈련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고,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과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단기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organ, 1997).

3) 부산⋅울산⋅경남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7년 1월 17일 지역 활동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고, 1월 25일 이뤄진 

대구⋅경북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는 지역 활동가 4명이 참석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탈핵운동에서 

방사능 방재 계획이 차지하는 위상은 CRRDE(2017.04.25)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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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Scope of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

Nuclear power plant 8~10km, single zone
PAZ, around 5km

UPZ, around 20~30km

Research reactor Around 0.8km Around 1.5km

Number of related local 
governments

Regional local government 7,
Basic local government 8

Regional local government 8, 
Basic local government 21

Radiological emergency 
drill

National joint drill 1/5yr 1/1yr

Site joint drill 1/4yr 1/2yr

Individual field drill
Introduce new drill; resident protection 

drill, emergency medical drill, and 
environment exploration drill

KI storage range 16km 30km

※ Source: NSSC(2015b)

Table 1. Major changes in radiological emergency plan

의 개편 요구가 확산되었다. 결국 방사능 방재법은 

2014년 개정되었고 이듬해 시행령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제1차 국가방사능 

방재 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의 방사능 재난 분야 계획으로 사용하고 있다

(NSSC, 2015a). 또한 원전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

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도별 집행계획과 별도로 

매년 지역 방재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2014년 방사능 방재법 개정을 계기로 방사능 방재 

계획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첫째, 방사

선비상계획구역이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으로 세분화되고, 그 범위가 원

전 반경 8~10km에서 20~30km 선으로 확대되었다

(NSSC, 2015a). 원전 반경 3~5km 이내의 지역은 예방

적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되면서 방사선비상 시 발령되

는 예방적 차원의 사전 소개 조치가 추가되었다. 반면 

원전 반경 20~30km 이내의 지역은 방사능영향평가나 

환경감시 결과를 토대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긴급보

호조치계획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되었다. 이처럼 방사

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방사능 방재 계

획을 수립해야하는 기초 지자체의 수도 크게 늘었다. 

해당 지자체는 개정 전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8

곳에 불과했으나 개정 후 각각 8곳, 21곳으로 증가했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30km로 

설정할 경우 지자체 수는 최대 33곳까지 늘어난다

(NSSC, 2015b).

둘째, 방사능 방재훈련이 강화되고 갑상선 방호약품

의 비축범위가 확대되었다(NSSC, 2015b).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부처 및 지역의 유관 기관이 참

여하는 연합훈련의 주기는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

다. 지자체가 주관하여 원전 부지별로 4년마다 시행되

던 합동훈련의 주기도 2년으로 줄었다. 동시에 분야별 

집중 훈련으로 주민보호훈련과 비상진료훈련, 환경탐

사훈련이 신설되었다. 갑상선 방호약품의 경우 비축 범

위가 원전 반경 16km에서 반경 30km로 확대되었고 연

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비축 

대상에 포함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1>과 같다.

2.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

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방재법과 관련 계획은 몇 

가지 지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지역마다 

다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통일하고 원전 반

경 30km 선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Lee, 2016).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동일한 

원전이라고 해도 지자체별로 그 범위가 달라 논란이 되

고 있다. 예컨대, 고리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부산시의 경우 반경 20~22km로 설정되어있는데 반해 

경상남도와 울산시는 각각 20~24km, 24~30km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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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NSSC, 2015c). NSSC(2015b: 22)의 설명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 자체보다 기상, 지형, 도로

망, 인구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

책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문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축소가 방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단적으로 부산시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을 30km로 확대할 경우 부산시 전체 인구의 70% 가량

인 240만 명 이상이 대피 대상에 포함된다. 실효성 있

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km 안팎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설

정한 것이다. 그 결과 금정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골목

길을 경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나뉘는 등 일반 시

민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방사능 방재 계획

이 수립되고 있다(Busan Ilbo, 2017.01.24). 이로 인해 

인근의 울산시처럼 30km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Busan Ilbo, 2017.01.08a).4)

둘째, 지자체 간 협력에 기초한 광역 단위의 방사능 

방재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상 상황에 따라 방사능 누출

은 30km 밖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자

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방사

능 방재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

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협력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광역 단위의 방사능 방재 

계획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CLAM, et. al., 

2015.4.8.; Lee, 2016; NSSC, 2015a). 경주시를 예로 

들면, 경주시의 구호소는 대부분 30km 내의 시설로 마

련되어 있고 40km 밖에는 아예 구호소가 존재하지 않

는다(Gyeongju-si, 2016). 따라서 월성 원전 사고로 

인해 경주 지역이 광범위하게 방사능에 오염될 경우 경

주시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부산시의 경우, 거점 대피소가 22km 떨어진 벡스

코로 지정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Busan Ilbo, 

2017.01.08a). 다행히 최근 지자체 간 자발적인 협력체

계 구축과 같은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시, 울주군, 기장군이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장

비 및 물자 확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것이 좋은 예다(Environment Daily, 2017.03.05). 하

지만 이와 같은 협력은 일부 지역의 자발적 협력에 국한

된 만큼 광역 단위의 방사능 방재 대책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5)

셋째, 방사능 방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관련 예산

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각 지자체가 방사능 방재 

담당 인력을 늘리고 부산시의 원자력안전과처럼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민방위와 화생

방, 원전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Kim, 2016; Lee, 2016; NSSC, 

2015a). 방사능 방재 예산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으

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

듯이, 가장 인구가 밀집된 부산시의 한해 방사능 방재 

예산이 5억 원 안팎에 불과할 만큼 방사능 방재 예산의 

규모가 작다. 지역 간 편차도 커서 영광군의 방사능 방

재 예산은 1억 원 안팎으로 울진군의 1/3 수준에 불과하

다. 시설⋅장비 구축을 제외할 경우 지자체가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줄

어든다. 기초 지자체 중 방사능 방재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주시도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홍보에 사용하

는 예산이 2~3억 원에 불과하다(Energy Justice 

Action, 2016.09.27). 더 큰 문제는 당분간 방사능 방

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Lee, 2016). 2015년 원자력기금이 개편되면서 

원자력안전계정이 신설되었지만 방사능 방재 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지역자원시설세가 증액

되었지만 방사능 방재 기금은 별도로 확보한다는 단서 

4) 지자체별로 다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문제는 탈핵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5) 지자체 간 협력과 더불어 지자체와 시민단체 사이의 협력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울산시와 관내 구청은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방사능 방재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역운동가들은 거버넌스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울산⋅경남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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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Energy Justice Action(2016.09.27)

Figure 1. Local governments’ budget for radiological emergency plan

조항이 추가되어 방사능 방재 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지

지 못했다. 방사능 방재 대책을 실행할 인력과 예산의 

확충 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6)

넷째, 주민 대피 계획,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등 

방사능 방재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 최근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이 단적인 예다. 부산환경

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가 고리 원전 사고시 방

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22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자 

부산시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단계별 주민 대피를 시

행할 경우 6시간 이내에 주민 대피가 가능하다고 반박

했다(Nocut News, 2017.03.09). 문제는 대피 시간, 대

피로, 자발적 대피자 규모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한 다양

한 시뮬레이션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상 

상황에 따른 사고 영향까지 포괄하는 대피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탓에 전문가들 내에서도 대피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Busan Ilbo, 2017.01.08a; 

Greenpeace, 2013; Kim, 2016: 278-279).7) 방사능 방

재 교육⋅훈련의 내실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많다. 현재 

방사능 방재 훈련은 원하는 주민에 한해 대피 및 소개, 

구호소 운영 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지역별로 방사

능 방재 교육이 늘고 있지만 방사선 비상 발생 시 실질

적인 행동요령을 익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

배적이다. 주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실질적 훈련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

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Kim, 2016: 280; Lee, 2016).8) 덧붙여 방사능 

재난 시 사용할 비상 물품, 특히 갑상성방호약품의 배

포 및 관리도 쟁점이다. NSSC(2015a)는 약품 분실로 

6) 방사능 방재 분야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부산 지역 활동가는 최근 

해운대구나 금정구 등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집행하려고 하나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사용 방안을 찾지 못해 ‘눈 먼 돈’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부산⋅울산⋅경남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7.01.17).

7) 현실적으로 대규모 인원의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만큼 일정 기간 머물러야하는 중간 집결소 시설에 최소한의 방사능 차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부산⋅울산⋅경남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7.01.17).

8) 지역 활동가들의 대다수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 방사능 방재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부산⋅울산⋅경남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7.01.17., 대구⋅경북 지역 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7.01.25). 이들은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소방훈련처럼 학교나 직장 등에서 방사능 방재 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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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복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적절한 관리가 어렵다

는 이유로 사고 이후 집결지에서 갑상선방호약품을 수

령하는 것을 배포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갑상선

방호약품은 방사선 피폭 전에 복용해야 효과가 높은 만

큼 사전 배포가 낫다는 반론도 거세다(Lee, 2016; 

Hankyoreh, 2016.09.28.). 이들은 가뜩이나 혼란스러

운 대피 상황에서 갑상선방호약품을 수령하라는 것은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보관⋅관리 문

제는 사전 주민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선다. 

더불어 담당기관도 현재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Busan Ilbo, 2017.01.24).

Ⅳ.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방사능 방재 계획의 

개선 방향

2014~15년 방사능 방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사능 방재 계획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

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는 재난 취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방사

능 방재 계획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추가 확대를 검토하면

서 다양한 재난 발생 및 대피 시뮬레이션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

역에 속해있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지자체

별로 최대 10km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

장처럼 범위를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

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고리와 월성 원전 지역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다. 부산

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적 최대 반경으로 확대

할 경우 무려 250만 명 가까운 시민을 방사능 방재 계획

으로 포괄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이다(NSSC, 2015b). 

이로 인해 부산시는 계획상의 어려움, 비용 증가, 나아

가 도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Kim, 2016: 

278). 하지만 주민 대피를 포함해서 방사능 방재 계획

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

수적인 것을 감안하면 계획 합리성만큼 중요한 것은 계

획의 사회적 정당성이다. 신뢰성을 잃은 방사능 방재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

한 신뢰가 없다면 그림자 대피가 대폭 늘고 계획상의 

순차적 대피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의 확대 여부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방사능 

재난 대비에 필요한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더 나은 방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재난 발생 및 대피 시뮬레이션을 공개적으로 검토한다

면 사회적 학습이 촉진되고 방사능 방재 계획의 정당성

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추가 개

편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둘째, 재난 취약자를 고려하여 주민 대피 계획을 더 

세밀하게 수립해야한다. 현재 지역 방사능 방재 계획은 

요양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등 ‘거동 불편자 수용시설’
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동 수단 등 소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NSSC, 2015a).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해놓고 있다. 예컨대, 울주군의 경우 요양

원⋅요양병원 14곳(1,782병상), 사회복지시설 31곳

(904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고, 사회복지시

설 22곳(592명), 요양원⋅요양병원 9곳(913명)이 대피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Ulju-gun, 2016a: 32-33, 

2016b: 138-139). 경주시는 의료복지 시설 3곳(170병

상), 병⋅의원시설 중 5곳(97병상)을 재난 취약자 시설

로 지정해놓고 있다(Gyeongju-si, 2016: 128-131). 

하지만 현황 파악 이상의 실질적인 대피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의 경우 독거노인의 현황까지 파

악해놓고 있으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직원들이 순차

적으로 대피 유도를 총괄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Ulju-gun, 2016b: 28, 138). 경주시의 경우 아예 현

장조치 행동매뉴얼 상에 재난 취약자에 대한 별도의 대

피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별도 계획의 필요성만 언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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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Gyeongju-si, 2016).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으

로 인해 재난 취약자의 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상황에서 경주시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의료복지시설이 35곳

(4,503병상)으로 늘고 이중 대다수가 노인요양병원이

다(Gyeongju-si, 2016: 128-129). 하지만 이것은 빙

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앞으로 늘어날 고령인구와 시설

에 입소하지 않은 고령자까지 생각할 경우 재난 취약자

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계획대로 중간집결지인 마을회관이나 관리사

무소로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순차적으로 대피하는 계

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

시 말해 노인들에게 재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

나 소개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피하거나 외지에서 가족이 

대피를 위해 귀환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한다.9) 

관광객과 외국인, 일시 방문자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재난 취약자에 대한 대피 계획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경주시의 경우 등록된 숙박시설 179곳에 대한 간단한 

현황 파악만 하고 있을 뿐 별도의 대피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Gyeongju-si, 2016: 121-127). 그러나 경

주시가 대표적인 관광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을 포함한 관광객 대피 계획까지 검토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울산시와 울주군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한

다. 현행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은 건강한 성인 남성

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재난 취약자

에 대한 고려가 적은 편이다(Lee, 2016). 따라서 재난 

취약자의 신체적, 인지적 역량의 차이를 감안해서 재난 

정보의 전달과 인지, 이동 수단, 재난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 숙지 등을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고령의 재난 취약자를 예로 들면, 현재 적색비상

(general emergency)은 비상경보방송, 재난방송, 재

난문자전송서비스 등을 통해 전파되고, 갑상선방호약

품 배포는 전화와 마을앰프 방송, 홍보차량 등을 통해 

통보된다(Gyeongju-si, 2016). 그러나 인지 기능이 떨

어지는 고령층에게 이와 같은 정보 전달이 어떻게 수용

되고 있는지, 나아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 고령층이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

서 직면할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

이다.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이 실질화되지 못하는 이

유 중 하나가 인력 및 예산 부족인 만큼 방사능 방재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재난 취약자의 필요에 맞는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넷째,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구호소와 

구호물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 방재 계획에 

따르면 소개된 주민들은 사전에 지정된 구호소에서 임

시거주하게 된다. 이때 구호소는 학교, 체육관 등 대규

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16방위 분할구역 중 최대 

인구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게끔 되어있다

(NSSC, 2015a). 그러나 구호소 시설과 관련된 세부 규

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후한 시설일 경우 재난 

취약자들에게 필요한 냉난방 시설, 엘리베이터 설비 등

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구호물품은 일반 재난 

분야의 이재민 구호물품과 동일하게 제공된다(NSSC, 

2015a). 문제는 현행 이재민 구호물품이 재난 취약자의 

현실적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Song, 2015). 고령자에게 휠체어, 지팡이, 확대경 거

울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재난 취약자마다 다를 수 있는 

현실적 필요를 파악해서 구호물품에 반영할 여지가 있

다. 구호소의 생활이 장기화되면, 특히 고령자들의 경

우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서 의료서비스 계획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재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거주 계획, 나아가 귀환 계획도 논의해

야한다. 다시 후쿠시마 사고를 떠올려보면, 사고 후 6

년이 지나서야 피난 구역 해제가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9)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발적 잔류를 선택한 주민들이 존재한 만큼 잔류 주민에 대한 통제계획도 검토해야 한다(Eun, 2011: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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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0% 미만의 피난 주민들만 귀환 의사를 밝히고 있

다(Yunhap News, 2017.03.08.; Seoul Newspaper, 

2017.03.15). 그동안 상당수의 피난 주민들은 귀환 기

준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하며 ‘피난과 귀

환’ 사이에서 고통을 겪어야했다(Kim, 2015). 한국의 

원전 시설은 대도시 인근에 밀집된 만큼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피난 거주 계획과 귀환 기준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방사능 방재 계획에서는 재난

의 장기화에 대한 고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재난 

취약자의 시각에서 보면, 임시 거주 시설에서의 생활이 

장기화될수록 만성질환의 관리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 등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향후 

임시 거주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무장애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 공간

을 계획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다.

Ⅴ. 결 론

가동 중인 원전의 폐쇄와 안전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

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는 등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었지만 시민사회의 추가 개정 요구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

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수십 년간 기존의 원전을 가동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사능 방재 계획을 보완해야한

다는 주장은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현행 방사능 방재 계획은 지자체 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의 불일치, 협력 체계의 미비, 방사능 방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주민 대피 계획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

련의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림자 대피

나 재난의 장기화와 같은 방사능 재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난 취약자의 증가로 인한 복합재난의 가능

성까지 고려한다면 방사능 방재 계획을 보완할 필요성

은 더 늘어난다. 다시 말해 대피 시나리오,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구호소 및 구호물품, 임시거주시설 등 방

사능 방재 계획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고 신체적, 인지

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해서 개선 방안

을 모색해야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거버넌스가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재난에 대처하는 과

정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책임

감있게 행동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달리 말하자

면, 정부의 재난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재난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다. 현재 쟁점으로 

부상한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원전 사업자,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들 만

큼 원전 주변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현실적 조건과 

재난 취약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

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다

른 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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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재 계획의 쟁점과 개선 방향 

- 재난 취약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었지만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면서 방사능 재난 

대비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를 고려하여 방사능 방재 계획을 

개선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은 지자체 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의 불일치, 협력 체계의 미비, 
방사능 방재 담당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주민 대피 계획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의 실효성 등이었

다. 또한 방사능 재난 대비와 대응, 복구 과정에서 재난 취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향후 방사능 방재 계획은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 대피 계획,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구호소 및 구호물품 준비 등을 보완하고 방사능 재난의 장기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방사능 재난, 방사능 방재, 재난 취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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